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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”

지난 3년여 동안 다주택자 7만8000여 명이 

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21만여 

건을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정부의 부동산 세제 혜택으로 지방의 저가 

주택이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

려가 나오고 있다.

2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(전남 여수

시을)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

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

다주택자 7만8459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

지방 저가주택 21만1389가구를 매입한 것으

로 나타났다. 금액으로만 33조 6194억원에 달

하는 물량이다.

시기별로는 2019년 5만773건(8조1195억

원), 2020년 6만6304건(11조5334억원), 2021

년 6만8904건(10조3404억 원), 2022년 상반기 

2만5408건(3조6260억원) 등이다.

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 건수는 40대가 

6만3931건(10조6645억원)으로 가장 많고 50

대 5만5601건(8조1393억원), 60대 이상 44598

건(6조3330억원) 등으로 집계됐다.

20대 이하의 구매 건수도 8882건(1조3531

억원)에 달해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한 자금

조달로 김 의원 측은 추정했다.

특히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것을 

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

우 이 같은 지방 저가주택 쓸어담기 경향이 더 

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.

김회재 의원은 “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

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잇감

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”며 “외지 투기세력이 

저가주택을 사들여 집값을 올린 뒤 내놓은다

면 결국 피해는 지방의 실수요자 되기 때문에 

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해야 한

다”고 지적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승호 기자

“다주택자가 3억 이하 지방주택 21만채 3년간 싹쓸이”
김회재 의원,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…33조6194억 달하는 물량

3년 새 2건 이상 구매자 7만명↑…세 감면시 투기세력 먹잇감

남부지방의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전남 장

성군 영산강수계의 평림댐이 가뭄 ‘심각’ 단계

에 진입했다.

환경부는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평림댐의 

가뭄 단계를 ‘주의’에서 ‘심각’ 단계로 격상했다

고 22일 밝혔다.

지난 1월1일부터 22일 오전 7시까지 평림

댐 유역에 내린 비는 544㎜로, 이는 예년 대비 

57%에 불과하다. 평림댐은 지난 6월19일 가뭄 

‘관심’ 단계에 진입했다. 7월2일 ‘주의’ 단계로 

격상된 바 있다.

이번 조치로 가뭄단계인 남부지방 댐 11곳 

중 ‘심각’ 단계로 관리하는 댐은 경북 청도의 

운문댐을 포함해 2개로 늘었다. 환경부는 가뭄 

‘주의’ 단계부터 하천유지용수 전량 감량했다. 

농업용수는 탄력적으로 감량해 현재 농업용수

의 50%를 감량해 공급하고 있다.

‘관심’ 단계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

인근 농업용 저수지인 장성호, 수양제와 연계 

운영하고 있다. 이를 통해 평림댐의 용수 일 최

대 1.5만톤을 대체 공급하고 있다. 현재 평림댐

에서 담양군과 장성군에 공급해야 하는 생활·

공업용수 일 2.38만톤은 공급되고 있다.

환경부는 평림댐의 가뭄상황이 더 심화될 

경우에 대비해 담양군, 장성군 등을 대상으로 

물 절약을 독려하고 있다. 물 사용량을 줄인 지

자체에 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‘자율절수 수요 

조정제도’에 해당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것을 

요청하고 있다.

장성=김수권 기자

절기상 ‘처서’인 23일 오전 울산 남구 삼호교 인근에 가을의 전령사 수크령이 활짝 펴 있다. 가을의 향연 ‘수크령’

장성 평림댐도 ‘가뭄 심각’ 진입…경북 운문댐 이어 두 번째

남부지방 가뭄 심화…강수량 예년 57%

용수 대체 공급…담양·장성 물 절약 독려

광주지역 학교 급식지원비가 전국 꼴찌 

수준인 가운데 추경예산안 인상액도 개인

당 200원에 불과해 2학기 급식 차질이 불

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반면 추경예산을 통해 500억원이 사립

학교 시설관련 예산으로 배정됐으며 교

육감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학교에는 

31억원이 지원돼 형평성 문제까지 지적

됐다.

23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

2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동안 초·중·고·

특수학교 영양교사 245명을 대상으로 ‘시

교육청의 급식비 추경예산 7.4% 인상(개

인당 200원)’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

‘예산이 부족으로 급식 정상운영 불가’가 

85.7%로 나타났다.

적정 인상액은 1000원 이상이 30%(73

명)이며, 나머지는 20% 이상 인상이 필요

하다고 답변했다.

1학기 학교급식비에 대한 질문에는 

81.6%가 초과 사용했으며 나머지 18.4% 

응답자도 식재료를 조정해 단가에 맞추는 

식으로 급식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

다.

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“시교육청은 추

경예산을 통해 학교급식비 14억원(7.4%)

을 인상했지만 식자재 상승비율 등이 제대

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”며 “2학기 학교

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학교

의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의 경고를 새겨 들

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이와함께 광주교사노조는 학교급식비 

인상에 비해 사립학교 지원예산은 커졌다

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.

광주교사노조는 “이번 추경예산 총액

은 6250억원이며 이중 500억원이 사립학

교시설관련 예산으로 배정됐으며 교육감

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모 교장의 학교

법인에는 급식비 인상액 보다 많은 31억

원이 배정됐다”며 “광주시의회는 학교급

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

청 제출안을 수정 의결해야 한다”고 촉구

했다.

한편 광주지역 학교급식 단가는 초등 

2029원, 중등 2525원, 고등 2603원으로 책

정돼 있으며 17개 시·도 중 최하위이다.

김재환 기자

‘전국 꼴찌 광주 학교급식’ 추경예산도

찔끔 인상…2학기 급식 차질 불가피

광주교사노조 “영양교사 대부분 예산 부족 지적”


